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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0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

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

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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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특례 적용

기한 연장(서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

2제1항)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1호)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2031년 12월 31일

* 서천호의원안 2024. 11. 8. 발의(의안번호 5401)

□ 개정안은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사용하는 농업·임

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

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1)

1)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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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공

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2년에 신설된 것으로, 당초에는 연근해어

업용 선박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에만 적용하던 것을 1986년부터 농

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을 추가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 다른 간접세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1998년 일몰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2일 한·미 FTA에 따른 추가 보완

대책으로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

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

이 이루어져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부가가치세 2,908 2,892 2,565 2,893 3,654 3,132 3,044 3,204

개별소비세 331 289 289 376 276 239 237 250

교통‧에너지‧환경세 7,196 7,547 7,997 7,421 5,019 4,692 4,357 4,547

교육세 1,129 1,175 1,243 1,169 794 739 689 723

소 계 11,564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327 8,72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

출 금액은 2022년 9,743억원, 2023년 8,802억원이고, 202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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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억원, 2025년에는 8,724억원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

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2023년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농기계,

어선, 임업 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가 1,663천㎘로 면세유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등유 364천㎘, 휘발유

189천㎘ 순임.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 %)

유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2018～2023)

휘발유 192 211 202 201 194 189 -0.3

경유 1,728 1,782 1,855 1,767 1,667 1,663 -0.8

중유 53 42 43 38 34 33 -9.0

윤활유 8 8 8 8 7 7 -3.4

LPG 10 11 15 17 19 18 11.2

등유 488 446 443 440 423 364 -5.7

합 계 2,481 2,500 2,567 2,472 2,344 2,274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에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특례

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도시민에 비해 경제

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농어업 생산비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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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

어가·임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19년 41,182 59.3 48,415 69.7 37,499 54.0 69,434

2020년 45,029 62.2 53,187 73.5 37,105 51.3 72,362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주: 농가ㆍ어가소득은 농업ㆍ어업소득 및 비농업ㆍ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ㆍ어가의 총소

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말함.

자료: 통계청(“농가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경제조사”)

둘째, 농림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과 수요와 공급의

낮은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때 가격 파동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농

림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유지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

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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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첫째,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

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경유 기반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 탄

소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

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환경 유해 보

조금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인 재정 운영

임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자원배

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도 있을 것임.

둘째, 현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제

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

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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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

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

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2)

[농업인등에 대한 조세정책]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

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셋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

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

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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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에 도래하므로,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몰 설정 후 주기적으로 성과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임.

또한, 동 특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2026년에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타당성·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조세특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3)

□ 참고로, 2023년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3)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

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

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조세지출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제도는 일몰 전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 실적 현황 : (’21) 11,859 → (‘22) 9,743 → (’23) 8,802억원


